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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문: 국민연금 강제 납입은 자율 납입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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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9%를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세대 대부분은 미래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1) “매일경제신문이 어피티와 함께 20·30대 젊은 층 27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의 95%, 30대의 91%가 국민연금 기금 소진 가능성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납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현재 세대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닌 과거부터 존재했습니다. 2)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소프레스에 의뢰해 2004년 전국 성인 7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니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당장이라도 탈퇴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불만이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불안감을 수반한 국민연금 운영 취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운영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효과 첫 번째로 근로자들이 미래의 경제적인 욕구까지 고려해 대비하기 힘들 다는 점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통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83.6세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도 늘어나 이득입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납입 금액대비 높은 3) 소득대체율(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이다.)을 지급하고 있어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완하시켜 계층간의 사회연대성 유지 및 사회통합을 기능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하여도 미래에 국민연금을 보상 받을 수 없다면 강제 납입에 의미가 없습니다. 납입금액 대비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인구수가 증가 또는 유지하여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중 꼴찌 국가입니다. 4) “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OECD 평균의 절반 못 미쳐”. 이처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미래에 국민연금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 높은 소득대체율을 위한 국민연금 납입은 현재 세대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미래에 보장받을 수 없는 국민연금을 개인의 자유의사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납입하는 국민연금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안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footnoteRef:1] [1: 1) 김금이, 김정범, 「MZ 10명중 9명 "국민연금 고갈 불안"」,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tock/10750685, 2023.06.02.
2) 임규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향상을 위한 실증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행정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3쪽.
3) 한경 경제용어사전, 「소득대체율」,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6102, 2023.06.20. 
4) 김다혜, 차지연, 「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OECD 평균의 절반 못 미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2065900002, 2023.02.22.
] 


 먼저, 국민연금의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5)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활동이 있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연금으로 운영됩니다. 소득의 9%를 납입한 뒤, 미래에 퇴직 후 소득대체율 40%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이유는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국가가 대비해 연금을 지불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이 좋은 목적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으로는 납입 기간동안 지불해온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의 9%를 지불할 경우 미래에 납입 금액 대비 미래 물가를 산정한 소득대체율 40%를 지급해줍니다. 더 많은 금액을 미래에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또 국민연금은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완화시켜 계층간 사회연대성 유지 및 사회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6) 1998년 개정된 국민연금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의 최저소득계층(1등급)과 최고소득계층(45등급)간에 보험료 부담액의 차이는 16.4배이나, 기본연금 급여액(20년 가입기준)의 차이는 3.4배로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낮아져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소득자들로부터 저소득자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합니다. 그 결과 저소득자들의 노후를 보장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계층간의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footnoteRef:2]
 [2: 5) 네이버 국어사전, 「국민연금」,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2a736ce61484e3ea2edc8428390cdb0, 2023.06.12.
6) 강운구,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42쪽.] 

또 현재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83.6세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7)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1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2020년(83.5년)보다 0.1년 늘었다.” 통계청의 발표를 보아 알 수 있듯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기 때문에 이익입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전 불의의 사고를 겪거나 사망 시 본인 또는 유족이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 8) 국민연금급여는 소득보장기능을 한다. 즉 노령 ∙ 폐질 ∙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 감퇴된 경우에 노령 ∙ 장해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본인 또는 유족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게 된다.” 

 국민연금에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현재 한국 현재 세대에는 자신이 사실보다 더 소득이 적다고 생각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노력하여 계층이동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비관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9)- 지난 20년간 최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가구가 12%대에서 20% 내외로 증가하였고,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가구는 60%대에서 53%로 감소하였다.
 - 일생 동안 노력해서 계층이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 20년 전에는 낙관론자가 10명 중 5명이었지만, 최근에는 비관론자가 10명 중 6명이다. 특히, 핵심 근로 연령대인 30-40대는 10명 중 7명이 비관적이다.
 
이렇듯 경제발전을 이끌어갈 세대들이 계층이동이 불가하다는 사실에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발전 속도는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높은 납입 금액 비율로 인해 현제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10)“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합한 보험료율은 2010년까지는 9%를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5년 이후 12.65%로 상향하는 것이었다. 이는 연금재정 추계결과에 따라 40%의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보험료율 9%보다 더욱 인상한다면 노동인구에게 부담을 주어 더욱더 경제발전에 차질이 생겨 결국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 하락하는 출산율 대비 높아지는 보험료율로 인해 미래세대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footnoteRef:3] [3: 7) 이석주, 「한국인 기대수명 83.6년…암에 안 걸리면 87세까지 산다」,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21206.99099001543, 2022.12.06.
8) 김중희,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선진국의 연금제도 비교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49쪽.
9) 통계개발원, 「한국인의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90104010301&bid=12313&act=view&list_no=370231, 2023.05.30.
10) 강운구, 앞의 글, 39쪽.
11) 조인영, 「韓 국민연금·건강보험 고갈 위기, 프랑스처럼 강한 추진력 필요」,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15839/?sc=Naver, 2023.03.27.
12) 네이버 국어사전, 「합계출산율」,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D%95%A9%EA%B3%84%EC%B6%9C%EC%82%B0%EC%9C%A8, 2023.06.12.
13) 임규진, 앞의 글, 29쪽.

] 

 국민연금이 유지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기금에서 발표한 바로는 11) “국민연금 기금 2055년, 건강보험 적립금 2028년 고갈 전망” 이라 하였습니다. 12)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다.)이 0.78%인 현 상황에서 높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없기에 국민연금은 미래에 보상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혹자는 국민연금을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과 같이 보험료율을 상승시켜 그 일부분을 자유 의사에 맡겨 주식이나 개인투자를 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3)두 번째는 초과연금보혐료 적립금제도(The premium reserve scheme)이다. 이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18.5% 가운데 NDC제도로 가는 16%외에 나머지 2.5%는 보험료 납부자 개인의 초과연금보험료계정에 따로 적립되는 것이다. 연금 가입자는 이 기금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등 본인이 원하는대로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 높은 보험료율로 인해 현재 세대의 부담과 불만이 커져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반대로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춘다면 국민연금 개정 전까지 납부해온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입니다. 또는 프랑스와 같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어 해결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지만 노동인구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결국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개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노동인구도 유지하기 어려운 현재, 국민연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납입을 개인의 의사에 따른 납부로 개정하여 해결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납부해온 이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면 희망자들이 납부해온 연금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반환해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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